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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인사

권을 가진 직위에 대하여 업무 능력, 평판, 비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인사검증하는 것은 국가운영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계의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생산된 인사검증 관련 

기록물 또한 국가의 중요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담고 있어,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국가적 차원의 정보이며, 후세에 현재의 국가

운영을 연구하는 데 유용한 사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

기 때문에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인사검

증 업무를 담당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은 광범위한 인사검

증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였

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제20대 정부가 출범하면서 2022년 6월부

터 인사검증 담당기관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간 유지된 인사검증 프로세스와 

관련된 기록물의 보존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선 인사검증기록물이 무엇이며 그간 어떻게 보존되고 관리되어 왔

는지를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번 인사검증 담당기관의 변화로 인해 

기록관리 차원에서 어떠한 쟁점이 생겨났는지, 그 쟁점들을 어떤 방식

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실무적·제도적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인사검증, 인사정보관리단, 대통령지정기록물, 법무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Abstract>

In the Republic of Korea, which has adopted a strong president- 

centered system as a political system, comprehensive personnel verification 

of work ability, reputation, and misconduct for positions whe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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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has personnel rights is not only fundamental to the administration 

of the country, but is also very important for maintaining the 

democratic system. As the records containing the personnel verification 

process produced during this process also has a wide range of data on 

important people in the country, they themselves are very important 

national-level information, and there is a great possibility that they will 

be used as useful materials for studying current national management in 

future generations.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after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in 2007, Senior 

Secretary for Civil Affairs of the Office of the President, which were 

responsible for the personnel verification, designated a wide range of 

personnel verification records as presidential designated records and 

transferred them to the Presidential Archives. However, with the launch 

of the 20th government, the agency responsible for personnel verification 

changed from Senior Secretary for Civil Affairs of the Office of the 

President to the “Personnel Information Management Team” of the Ministry 

of Justice from June 2022, a major change occurred in the personnel 

verification process that had been maintained and the preservation of 

related records. This paper examined what personnel verification 

records are and how they have been preserved and managed, and 

proposed what issues have arisen at the record management level due 

to this change in the agency in charge of personnel verification, and 

how those issues should be resolved on a practical and institutional 

level.

Keywords : Personnel verification, personnel information management 

bureau, presidential designated records, Ministry of Justice,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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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질 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이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동의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재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박남춘, 

2013). 이러한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한 1차 관문인 인사검증은 대통령

과 함께 국정을 책임질 고위공직자의 청렴성, 능력 등을 평가하는 과정

이므로, 국민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한 행정부가 담당해야 할 가

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다. 그러한 책무의 과정과 결과 또한 국민에 

대한 정부의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남겨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생산된 문답서, 각종 기관에서 협조 받은 문서 등 다

양한 유형의 인사검증기록물은 국가의 중요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담고 있어 최소한 검증 대상이 생존해있는 시기에는 누구도 기

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록물을 인사검증이 종료된 이후에 폐기하지 않고 

대통령기록물로 관리하는 까닭은, 인사검증기록물이 현재 정부의 설명

책임의 차원뿐만 아니라 공개가 가능한 후세에 현재의 국가운영을 연

구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하,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민정수석실 폐지’

를 공약했다(국민의힘, 2020, 329). 당선 이후 대통령은 실제로 자신의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두지 않고 민정수석실이 수행하던 주요 업무

를 각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그중 민정수석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던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는 법무

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여 담당하도록 했

다. 이는 인사검증 업무 자체로도 큰 변화지만, 기록의 생산과 관리의 

관점에서도 매우 큰 변화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인사검증기록물은 현재

의 철저한 관리뿐 아니라 향후 활용의 관점에서도 중요성을 갖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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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이러한 변화가 기록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 연구는 그간 대통령기록물로 관

리되던 과거의 민정수석실 인사검증기록물과 현재 생산되고 있는 법무

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기록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와 함께 향후 인사

검증기록물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함으로써 개선방안을 제

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인사검증기록물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록물 대부

분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관리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1) 그

에 대한 구체적인 의의, 프로세스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아직 제

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인사검증 차원에서 몇몇 연구가 진

행된 바 있다. 먼저 인사검증 프로세스상 개선방안을 담은 단행본과 논

문 등이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 참여정부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한 

경험을 서술한 권오중의 ‘참여정부 인사검증의 살아있는 기록’이 있다

(권오중, 2012). 이 책에서는 당시 인사검증 프로세스와 관련 기록의 처

리 결과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인사수석비서관 등

을 역임한 박남춘의 ‘대통령의 인사’(박남춘, 2013)는 인사검증과 관련

된 프로세스를 정립한 참여정부의 인사혁신의 과정과 그 의의 등을 다

루고 있어 현재의 인사검증 제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해하는 데 도

움을 준다. 이 외에 더 넓은 범위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론를 다

룬 선행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대통령비서실에서 진행한 인사

검증을 포함해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 고위공직자의 검증에 대한 전반

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 국회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1) 그간 인사검증을 담당한 전직 공직기강비서관 등의 증언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

법 제정 이후 대통령비서실의 인사검증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었다

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기록물의 목록 또한 지정기록물로 관리되고 있기

에 그 이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대통령지

정기록물의 보호) 제3항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3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사검증기록물은 지정보호기간이 

30년으로 설정되어 관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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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권희은의 논문(2018)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의 주제인 제20대 대

통령 인사검증과 관련해서는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학술적인 연

구가 깊이 있게 진행되지 못했다. 다만,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관련해

서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원 사이에 이루어진 질의응답이 있

으며,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김영배 의원이 개최한 ‘윤석열 정부 인사검

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입법 토론회’(2022)가 대표적이다. 이 토론

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비롯해 이

번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의 법적인 문제점 등을 다루고 있다. 

기록관리 측면에서는 인사검증과 관련된 연구는 아니지만, 대규모 

케이스파일의 의의와 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연구가 다수 진행된 바 있

다. 이들 연구는 ‘동종대량기록’의 관리 측면에서 주로 연구된 것으로, 

증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대량 생산 기록물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 방

안에 집중하고 있다. 이외에 기록관리 분야에서 인사검증기록물에 대

한 저술이나 연구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는 인사검증기록물이 아직 공

개된 바 없고, 해당 기록물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사검증기록물관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기록물관리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인사정보관리단 기록물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분석한 결

과를 토대로 실무와 제도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인사검증기록물관리에 대한 관리 현황과 문제

점을 먼저 분석한다. 즉, 어떤 기록물이 주로 생산되는지, 그 기록물들

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인사검증기록

물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기록관리 소관법령의 변화(｢대통령기

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화), 

인사검증과 관련된 법령 제정 시도,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공개한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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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인사검증 항목 등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시기적 변화

에 따른 현황, 인사검증 기록물관리에 현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

는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인사검증기록물의 효율적이고 안

전한 보존 방안을 제도적으로 제안할 것이다.

2. 인사검증기록물 생산·관리 현황

1) 생산 현황

인사검증 과정에서 어떤 기록물이 생산되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규

정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사검증기록물의 생산 현황을 정확

히 분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관련 법률,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관련

한 국회에서의 질의응답, 그간의 인사검증에 관한 언론 보도 등을 종합

하면 대강의 윤곽을 그려볼 수 있다.

먼저, 인사검증 대상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 제1항2) 및 제28조

의4 제1항3)에서 정하는 공직후보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2)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① 인사혁신처장은 정무직공무원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공무원 채용시험 위원, 위원회 위원 및 제

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 등 공직에서의 직

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하 “공

직후보자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

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3)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조직법｣ 등 조직 관계 법령에 따

라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하며,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

는 직위는 제외한다)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직위는 제외한다)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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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이다. 

그리고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

조4)에서 이들 공직후보자에 대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인사정보의 수집 등의 권한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

한 규정｣ 제10조의25)는 다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대한 정보

의 수집·관리에 대한 권한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제20대 정부

에서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은 바로 제10조의2 제1

항 및 제2항 중 “대통령비서실장”을 각각 “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

관”으로 개정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현재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담당하고 있는 인사검증은 정무직 공무원, 개방형 직위 후보자, 공공기

관 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의 대상자에 대해서 실시된다. 
이들 직위에 대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프로세스와 산

출되는 기록물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4)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공직후보자등에 관

한 정보의 수집)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정무

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공무원 채용시험 위원, 위원회 위

원 및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 등 공직

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위촉

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등”으로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

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연수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

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20. 7. 14., 2023. 6. 20.>

 5)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권한의 위탁)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0조 또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인사

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대통령비

서실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 11. 19., 2022. 6. 7.>

② 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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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 관련 보도와 국회에서 이루어진 법무부 장관과의 질의응답6)

을 통해 큰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알려진 인사검증 과정 1단계

는 대통령실에서 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대통령실 홈페이지, 2022)

를 여러 명의 후보자에게 개인정보 동의서와 함께 보내 회신받는 단계

다. 2단계는 대통령실에서 받은 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를 인사정

보관리단으로 보내 각 기관에서 제공받은 공적 문서를 통해 후보자가 

대답한 것들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단계다. 특히 이 단계에서

는 기관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 세평 등

에 대해서 경찰에서 자료를 수집해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결과와 함

께 대통령실로 보내게 된다. 3단계는 인사정보관리단 등의 1차 인사검

증 결과를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단계다. 이후 이들 1차 검증보고서를 

바탕으로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2차 검증을 하고, 이를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단계별로 생산될 것으로 예상

되는 기록물은 <표 1>과 같다.

 6) 2023. 3. 27. 국회 제40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장관의 발언 참고.

단계 생산 기록물 기록물 성격

검증 의뢰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 등 각 추천 대상 기관이 법무
부 인사정보관리단에 검증을 의뢰하는 기록물 등

대통령기록물
공공기록물

1단계 대통령실에서 회신 받은 공직후보자 답변서 및 각종 증
빙자료, 정보제공 동의서 등

대통령기록물
공공기록물

2단계
경찰, 국세청, 병무청, 지자체, 국정원, 교육기관 등 공
직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각 기관에서 송부한 관련 기록
물, 업무능력, 세평 등을 수집하여 정리한 문서 등

공공기록물

3단계 검증보고서,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검증 
결과를 보고한 문서 등

공공기록물
대통령기록물

대통령실 결정 공직기강비서관실 2차 검증보고서, 대통령 보고자료 등 대통령기록물

<표 1> 인사검증 단계별 생산 기록물 및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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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검증을 의뢰하는 문서와 대통령실이 후보자에게 받은 공직예

비후보자 사전질문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은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되

므로 대통령기록물로 관리되지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의뢰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기록물로, 법무부에서는 공공

기록물로 관리된다. 그리고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

단에서 생산하는 기록물은 공공기록물로 관리된다. 이후 대통령비서실

이 인사정보관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1차 검증 결과 관련 기록물, 2차 

검증을 위해 수집하거나 생산한 기록물,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한 기

록물은 대통령기록물로 관리된다. 이들 기록은 개인정보나 고도의 개

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0년간 공개가 제한되는 지정기록물로 

관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대통령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

로 검증 기능이 양분됨에 따라, 그동안 정부에서 검증 시작부터 마지막

까지 대통령기록물로서 통합 관리되던 인사검증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

(일반기록물과 지정기록물)과 공공기록물로 양분되어 관리되는 것이다.

2) 관리 현황

앞서 서술했던 바와 같이 인사검증기록물은 그 속성상 대통령기록물

로 이관되었다고 추정하더라도, 30년간 지정기록물로 관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관리 현황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지금까지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관련자들의 발언 등을 토대로 ｢대
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인사

검증 관련 기록물이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 추정해 볼 수 있다. 우선 

인사정보관리단이 속한 법무부의 인사검증기록물 관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22년 7월 25일 제398회 국

회대정부질문에서 국회의원 A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제

398회 국회본회의회의록, 20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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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한 말씀 올리자면 과거의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인사검증에 나왔던 자료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런데 저희처럼 이렇게 부처의 통상 업무로 포섭된다면 앞으로 이 

자료는 공적 자료로 남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 번 말

씀 드렸다시피 인사검증 과정에서 중간단계의 로 데이터에 대해서 

저에 대한 보고절차는 확실하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와서 누가 갔다는 정도 외에는 실제로 아무런 보고를 받지 않고 있

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차이니즈 월을 쳐서, 그게 또 

저에 대한 보호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출

에 대한 책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완전히 차단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해 7월 28일 제398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은 

또 다른 국회의원 B의 질의에 답하면서, 그동안 정부에서 생산한 인사

검증기록물이 모두 없으며, 오히려 현재와 같이 부처의 ‘루틴’한 업무가 

된다면 자료가 보존되고, 인사검증 방식이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발언한다(제398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2022, 21-22). 즉, 

지금까지 인사검증기록물이 무단으로 파기되었으며, 이제부터 부처의 

통상 업무로 포섭되어 공공기록물로 관리되기 때문에 향후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의 이 같은 설명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 같

은 날 열린 제398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의원 C는 법무부 장관의 

위와 같은 발언을 문제 삼으며, “그 자료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돼서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되었다. 한 사람을 검증할 때 사용한 납세, 

병역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까지 모두 포함하여 대통령기록물로 이관했

다.”라고 발언한다(제398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2022, 70).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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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당사자인 국회의원 C는 제19대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으므로, 이는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 제19대 정부뿐만 아

니라 대통령기록물법이 최초로 적용된 참여정부에서도 인사검증 관련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정부 시

기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권오중 당시 행정

관의 저서를 보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보유하고 있던 몇 만 명 분량의 

인사파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전부 이관되고”라고 기술하고 있다(권오

중 2010, 169). 정권이 교체되긴 했지만, 제17~18대에도 인사검증 업무

를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담당하였으며,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제16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볼 때, 제17~18

대 대통령 인사검증기록물도 제16대와 유사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7)

한편, 법무부 장관의 “부처의 업무가 되었기 때문에 자료가 남는다.”

라는 답변도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 이후 인사검

증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것은, 

인사검증 업무 담당조직이나 프로세스가 그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다. 바로 대통령기록물법 제정으로, 일정 기간 동안 기록물이 공개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보호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가 없던 이전 정부에서는 인사검증기

록물의 경우 고도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고, 대통령비서실의 

인사검증 관련 업무 내용이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높기 때문에 

남아있기 어려웠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제도상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받지 못하는 법무부의 인사검증기록물은 오히려 ‘공적자료’로 남을 

 7)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질의 답변과정에서 본인이 이명박 정부 시기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인사검증기록물을 찾지 못했다는 답변을 하는데, 이는 이전 정부에서 

생산한 모든 인사검증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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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법무부 장관

이 재임하는 동안은 ‘자료 보존’에 대한 장관의 의지를 신뢰한다 하더라

도, 제도를 통해 보호받지 못한다면 결국 인사검증기록물 보존은 대통

령기록물법 제정 이전으로 퇴보할 가능성이 있다.

4. 인사검증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쟁점들 
앞서 법무부의 인사검증기록물이 생산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과 공공기록물로 양분되어 생산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기록물관리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생긴다. 먼저, 인사검증기록물

이 대통령 임기와 상관없이 법무부 기록관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

가기록원)으로 이관된다.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모

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는 것과 달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제19조 제2항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

항9)은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32조 제3항은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법

 8) 공공기록물법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9)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2조(기록물의 이관)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처리과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

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

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접수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에 생산·접

수된 기록물을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업

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

에서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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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업무 참고를 이유로 10년간 기록물 이관을 

연장한다면, 제20대 정부가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제20대 정부 인사검

증기록물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관리하게 된다. 이는 법무부 장관의 

말처럼 ‘루틴’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전임 정부의 인사검증 대상과 인사검증 결과를 고스란히 후임 정부의 

인사검증 책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년 이내에 기록관으로 기록을 이관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

은 아니다. 공공기록물법 제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

항10)은 기록관은 기록물의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기록

관이 부처와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정부가 교체

되어도 여전히 전임 정부의 인사검증기록물은 법무부 기록관 소관으

로 관리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욱이 법무부 기록관에서 인사검증

기록물을 동종대량 기록 유형으로 판단하여 이관 시기를 연장할 경

우, 법무부에서 인사검증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간은 더욱 늘어나게 된

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 제3항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특별히 30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사검증기록물이 공적 검증자료뿐만 아니라, 세평, 가정생활11) 

등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

두에 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것은 물론, 후

임 정부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입법 취지

가 담겨 있다.

10) 공공기록물법 제40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 ① 법 제19조에 

따라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제시한 일

정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1)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실 홈페이지(2022. 9. 19.)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 예비후보 

사전질문서를 보면 대상자의 연구, 가족 등의 재산 축적,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일 

등 개인과 가족의 사생활에 관련된 질문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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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사검증기록물의 관리 주체가 행정부처인 법무부 소관이므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인사검증 기록에 대한 열람을 확실하게 막을 제도

적인 장치가 부족하다. 이러한 우려는 7월 28일 제398회 법제사법위원

회 질의에서도 제기된다. 국회의원 D는 “인사검증 로우 데이터 몇 백가

지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을 판단한다면, 그것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에 대한 판단도 들어가는가”라고 질의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자료라든가 판단은 검찰의 업무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자료가 검

찰로 넘어갈 일은 없다.”라고 답변한다. 또 내부 프로토콜을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 자료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말했다(제398

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2022, 82-83).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을 전

적으로 신뢰하더라도, 이는 법률과 같이 제도적으로 확실히 보장된 것

은 아니다. 기존에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된 인사검증기록물은 지정기

록물로 지정되기 이전에도 대통령비서실이라는 특성상 검찰의 압수수

색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지정기록물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된 이후에는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12)에 따라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국회 재적인원 3분의2 의결 등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

능하다. 그러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기록물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제도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행정기관 상호 

12)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④ 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

니한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

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

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

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

니 된다.

3.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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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정보 공유가 매우 일반적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검찰, 경찰 등의 수

사기관에서 법무부가 관리하는 인사검증기록물을 열람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셋째, 국회의 의한 자료제출 요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13) ｢국회

법｣ 제128조14)는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

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15)는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

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군사·

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13)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당시 열람 등의 조건인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는 헌법 개정과 요건이 같아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

었으나, 실제로 제정 직후인 2008년 쌀직불금 관련, 2012년 남북정상회담대화록과 

관련하여 두 차례나 지정기록물 열람이 이루어진 바 있다. 

14)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

을 통보한다. 

⑥ (생략)

15)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

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

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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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소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개인의 검

증기록물 전부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목록을 제출하는 것만으

로도 인사검증기록물의 보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사검증

기록물은 검증 대상 개개인의 검증 기록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기에 특

정 직위에 있는 어떤 인물을 검증했는지에 대한 정보 그 자체도 매우 

예민하다. 이는 대통령이 특정 직위에 어떤 인사를 염두에 두었는지 알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통상 목록도 지정기

록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이 같은 정보도 함께 보호될 수 있지만, 공공

기록물인 법무부의 인사검증기록물 목록(대상자 명단)은 제도적으로 

보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의 자료요구

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

에, 앞서 언급한 정부가 교체되어 법무부 장관이 교체되는 경우 전임 

장관이 시행한 인사검증기록물에 대한 후임 장관의 철저한 보호를 기

대하기 어렵다.

넷째, 앞선 문제의식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기록물이 대통령

기록물로 관리되는 기존의 기록물처럼 최소 30년 이상 장기간 보존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중요한 인사검증기록물을 담당 

기록관에서 조기에 폐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부는 ‘법무부 

2022년 기록관리기준표’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생산되는 인사

검증 기록물의 해당 단위과제 및 단위과제 보존기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16)에 대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기록물의 단위과제는 법무부 

기록관리기준표 연번 46번(“인사 업무”)이며, 보존기간은 10년입니다.’라

고 답변하였다. 다시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2년 기록관리기준표

16) 접수번호 9679008, 접수일 2022. 8. 5., 공개일 2022. 8. 19., 담당자: 법무부 인사정

보관리단 한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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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면 46번 단위과제는 아래와 같이 책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법무부, 2022. 8. 9.).

정책
분야

정책
영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
과제

유형
단위과제

설명
보존
기간

보존기간
책정사유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법무 및 
검찰행정

지원
처리과 
공통 서무 인사 

업무
과 단위 
공통 
과제

ㅇ 공무원 신규임용, 
전입, 전출, 소내
보직관리 등 임용
관리 

ㅇ 기타 인사업무
10년

30년 이상 장기간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공공기관의 
주요업무에 관한 기록물로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업무
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표 2> 2022년 법무부 기록관리기준표 중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단위과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과 같이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생산되는 인

사검증 기록물의 단위과제가 ‘과단위공통과제’인 ‘인사업무’에 해당하여 

보존기간 10년으로 책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단위과제가 과단위

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인사업무 관련 기록물에만 적용되어 인사검

증기록물이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영역에 포함되지 못한 것인지는 정

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간에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

증기록물이 아직 현행 공공기록관리체계 내에서 철저히 관리되지 못하

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인사검증기록물 중 일부가 대통령기

록물에서 공공기록물로 그 성격이 변경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몇 가

지 문제점을 살펴봤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침소봉대라는 비

판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중요기록을 관리하는 것은 만에 하

나 있을 수도 있는 유출이나 파손을 염려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제도

적·물리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또한 이 글에서 지적한 문제

들은 인사검증기록물에 대한 접근이 언론이나 국회와 같은 외부로 알

려지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에 사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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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4. 인사검증기록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실무적 제언

이 장에서는 이미 공공기록물로 생산되기 시작한 인사검증기록물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실무적인 차원에서 각 

방안별로 장단점을 검토하도록 한다.

1) 법무부 기록관 자체 관리

법무부 기록관은 2023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자체 기록관리 시설을 

건립하고 있다.17) 언론 등에 따르면 이 기록관은 교도행정 등에서 생

산된 동종대량 기록을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사검증기록물도 동종대량의 한 유형

으로 판단하여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고 법무부 기록관에서 자

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 방안의 장점은 매우 민감

한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물의 관리에 최소한의 인원만 접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법무부 기록

관으로만 이관한다면, 뒤에서 논의할 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보다 기록물에 접근하는 인원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기록물의 

생산맥락이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법무부에서 해당 기록을 장기적으

로 관리할 수 있어 기록의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가장 효과적으로 

17) 법무부에 따르면 그간 보존기간 30년 이상, 준영구, 영구 기록물을 매년 국가기록

원에 이관해 왔으나 국가기록원은 보존 공간 부족을 이유로 2013년부터 일부 기록

만을 선별해 받기 시작했다. 이에 각종 기록물들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진 법무부

는 기록관 신설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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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인사검증기록물에 대한 강력한 접

근제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 기록관에 대한 독립성 확보

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공공기록물관리체계 및 정부조직체계상 법무부

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법무부 기록관이 법무부와 독립

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령 법무부 기록

관이 부서나 소속기관의 형태를 갖추더라도 법무부 장관 소속의 하부조

직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 법무부 기록관에서 인사검

증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될 수 있을 뿐, 우려되

는 지점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이유다. 

2) 국가기록원으로 조기 이관

앞서 공공기록물인 인사검증기록물은 통상 관리 절차에 따라 기록관

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며, 이러한 공공기록물 관리 체계상 정부

가 바뀌고 법무부 장관이 교체되어도 전임 정부의 인사검증기록물을 

후임 정권이 그대로 관리하게 된다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에 맞춰 국가기

록원으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생산한 인사검증기록물 일체를 조기 이

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국가기록원 이관 전 인사정보관리단

에서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시기는 업무 활용 등을 검토하여 법무부에

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기 이관은 법률에 뚜렷한 규

정은 없지만, 현재 많은 기록관 단위에서 서고 관리 문제, 중요 기록물

의 보존 등을 이유로 국가기록원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다. 국가기

록원이 대통령기록관의 지정기록물만큼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 기록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에서 기록물을 보존한다면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에 비해 기록물 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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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방법을 추진한다면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통해 법무부 기록관과 조기 이관에 대한 협의를 미

리 추진하고, 국가 중요기록물인 인사검증 기록물이 이관 전까지 잘 관

리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인사검증기록물이 30년 이상 보존기간

을 부여받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보존 상태 등 

물리적인 보존에 관한 부분도 지원해야 한다. 

이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되지만 한계점 또한 뚜렷하

다. 먼저 국가기록원은 현행 인사검증체계가 유지된다면, 지속적으로 

방대한 양의 인사검증기록물을 이관 받아 관리해야 할 부담이 생긴다. 

이는 단순히 국가기록원의 보존부담 차원을 넘어 국가기록원이 국가적

으로 가장 민감한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할 책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

하는 것은 오롯이 국가기록원의 과제로 남게 된다.

3)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이미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생산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임이 명백하

지만 대통령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이유로, 임기 종료 전 대통령기

록관으로 이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공공기록물을 대통

령기록관에서 이관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 그러나 실제로 

대통령기록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정책브리핑’을 대통령 

업무를 잘 알 수 있는 기록물이라는 사유로 제16대 노무현대통령부터 

제19대 문재인대통령까지 이관한 바 있다. 또한 NLL 대화록 삭제에 대

한 2심 판결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기록연구사로 근무한 V는 “청와대 

외 다른 중앙부처가 발간한 정기간행물은 대통령기록물의 생산주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여 공공기록물에 해당할 뿐 대통령기록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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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음에도 그 정책의 내용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으

로 이관하였음을 인정”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서울 고등법원 2015노622). 

이를 보면 대통령기록관은 법률에서 정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서 생

산한 대통령기록물만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다 하더라도 대

통령 임기와 함께 인사검증기록물을 법무부 및 대통령비서실과 분리한

다는 효과는 거둘 수 있지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 또한 대통령기록물과 공공기록물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 공

공기록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정부운

영 의지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도 기존의 자

치분권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통합하는 등 대통령기록물생산

기관인 대통령자문기관 조직을 개편한 바 있다. 이처럼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변화 과정에, 임의대로 정부 업무의 연속성에 중심을 둔 관

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공공기록물을 편의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이

관하는 사례를 만든다면 대통령비서실에서 임의로 공공기록물을 대통

령기록관으로 이관하려는 시도가 계속될 수 있다. 

4) 대통령실로 원본 기록까지 모두 송부

앞에서 살펴본 인사검증 프로세스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인사검증을 마치면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 그 검증 결과를 

송부하게 된다. “관련 자료가 법무부에 보존된다.”라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볼 때, 이때 1차 검증에 사용한 원본 기록물을 모두 송부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 결과보고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사정보관리

단에서 대통령비서실로 자료를 송부하는 때에 1차 검증에 사용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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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관련 원본 기록 일체를 대통령실로 모두 이송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등에 특별히 규정된 

바는 없지만, 행정기관에서 반드시 원본을 송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문

서 작성 기관에 사본을 두고, 직인 등을 찍은 원본을 송부기관으로 보

내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존재한다. 이 경우 인사검증기록물 일체를 이

송 받은 대통령실은 해당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인사검증기록물을 발송한 법무부는 인사검증기록물 사본의 

보존기간을 대통령 임기 종료 전으로 설정하거나, 현행 보존기간 체계

에 따라 대통령 임기 종료 전에 폐기가 불가능한 생산 시점의 기록물의 

경우18) 법무부 기록관에서 철저히 보존하고 평가심의를 거쳐 폐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같은 업무에서 생긴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이 달

리 책정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사검증기록물의 안전한 보

존과 유출을 막기 위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다.

이 경우 인사검증기록물 사본을 일정 기간 보존하는 법무부 기록관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간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기록물생산기

관과 수·발신한 기록을 보존하는 행정부처는 그 기록의 지정 여부 등

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공공기록관리 절차에 따라 해당 기록을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인사검증기록물의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법무부에서 같은 정보를 담고 있는 ‘사본 

기록물’의 폐기 여부가 중요하다. 따라서 법무부 기록관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인사검증 ‘사본’ 기록물을 철저히 이관 받아 적시에 폐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인사정보관리단에 이관

하지 않은 인사검증기록물이 남아있지 않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18) 예를 들어, 임기 종료 2년 전 생산된 인사검증기록물에 3년의 보존기간을 부여할 

경우 임기 종료 후 1년간 보존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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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도적 개선방안 제안

앞 장에서 제시한 실무적인 방안은 모두 분명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

다. 명확한 법령에 근거를 둔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안을 적용하

든 임기응변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실무적인 방안

을 임기응변이 아닌 안정적인 절차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

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즉, 인사검증기록물이 공공기록물과 대통령기록

물로 양분되어 관리되는 상황에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이들 기

록물에 대한 관리 방법을 별도의 법령으로 제정하는 것이다. 그간 인사

검증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2022). 먼저 2005년 참여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인

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이 법률안은 ‘고위공

직자의 임용에 있어 그 후보자의 도덕성·능력 및 성과 등을 사전에 검

증함으로써 고위공직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

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의 실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으

로는 고위공직자의 정의, 인사검증 대상자, 인사검증의 실시 및 인사검

증 사항, 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 등을 두고 있다. 특히 인사검증 자

료의 보호, 인사검증자료의 열람 등 인사검증기록물의 관리에 관련된 

사항도 포함하고 있어, 당시에도 인사검증 기록물의 보존이 인사검증 

업무에서 중요한 영역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19) 

19) 인사검증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인사검증자료의 보호(안 제9조) 

(1) 인사검증자료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재산·형벌 등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각종 개인정보가 망라되어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

하려는 것임. 

(2)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사검증을 위하여 수집한 자료가 분실·도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그 자료를 인사검증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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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2011년과 2013년 ｢고
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법률로 제정

되지는 못했다. 이들 법률안은 참여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에 비해 인

사검증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

만, 검증 대상자의 자료 열람과 정정 청구, 인사검증자료 누설 금지 등 

인사검증기록물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2022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다시 ｢고위공직 후보자 사

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법안은 주요내용에

서 ‘위원회가 인사검증대상자에 관한 자료의 수집을 끝낸 때에는 지체 

없이 인사검증대상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검증

자료를 열람한 인사검증대상자는 열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해당 인사검증자료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료의 열람 

등에 대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는 있으나, 인사검증 관련 기록물 관리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향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앞서 참여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이 그러했던 것처럼 인사검증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조항이 포함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존 및 

폐기를 규정하고 있는 타 법령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표

(3) 인사검증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히 보호할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됨.

사. 인사검증자료의 열람 등(안 제10조) 

(1) 각종 개인정보의 오류로 인한 불공정 검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검증 대

상자에게 본인의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시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인사검증 대상자는 본인에 관한 인사검증자료의 열람을 대통령비서실장에

게 청구할 수 있고,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사검증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

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인사검

증자료를 열람한 자는 그 자료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불공정 인사검증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인사검

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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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개인의 민감한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을 참고할 만하다.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

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금융정보의 보존 및 폐기를 규정하

고 있다. 제12조의220)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존기간 설정, 자료의 보

존 및 폐기와 그 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

다. 다시 시행령 제13조의321)에서는 구체적인 보존기간, 정보의 폐기절

20)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12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① 금융정보

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제9조·제13조·제15조제7항에 따라 제

공받거나 통보받은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다른 법

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

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정보등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등을 폐기하는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

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정보등의 폐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21)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13조의3(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① 금

융정보분석원장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2. 27., 2021. 3. 23.>

1. 특정금융거래정보: 25년

2.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법 제9조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

등 관련 정보 또는 자료: 5년. 다만, 해당 자료가 형사사건 등의 수사·조사에 

활용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신용정보: 5년

4.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등의 정보 또는 정보(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보고한 정보를 말한다): 10년(같은 조 제1항에 따

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감독·검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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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업무위탁기관의 정보의 보존·관리·폐기에 대한 기준 마련 및 현

황통보를 규정하고 있다.

위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관련 조항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특수한 유형과 관리 절차가 필요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기록관

리 관련 법령이 아닌 개별법에 그 구체적인 관리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기록물에 대해 규정할 수밖

에 없는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로 특정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

법으로는 특수한 유형의 기록관리에 대한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인사검증기록물의 경우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가칭)

을 제정하여 인사검증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특례로 두는 것이 효

과적이다.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어 인사검증기록물의 관리 방법이 명

확히 규정된다면 향후 기록물의 생산 주체, 방법 등이 변화되더라도 공

공기록물관리 체계를 흔들지 않고 관련 기록물의 관리 방법을 합리적

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사검증기록물의 관리 절차 등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국민들이 인사검증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을 줄

이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은 그 정보등을 제공받거나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

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형사사건 등의 수사·조사 

등에 활용될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외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1항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으로서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정보등을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

은 금융정보분석원장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등의 정

보 또는 정보(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보고한 정보를 말한다)의 

보존·관리·폐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보존·관리·폐기 현황을 매년 금융

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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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포함 내용 법률 체계

인사검증기록물의 범위  · 인사검증 관련 기록물의 범위 법률
인사검증기록물의 보존기간  · 각 생산 기록물별 보존기간 설정 근거

 · 각 기록물별 보존기간 설정
법률

시행령
인사검증기록물의 보호  · 인사검증기록물의 보호 방안 수립

 · 인사검증기록물에 대한 접근 제한
법률

시행령

인사검증기록물의 관리
 · 인사검증기록물의 이관 의무
 · 인사검증기록물 관리 절차의 수립 근거
 · 편철 등 구체적 관리 방안 마련
 · 인사검증기록물의 폐기 절차

법률
법률

시행령
법률

인사검증기록물의 열람  · 열람 대상 및 범위
 · 열람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법률
법률

<표 3> 인사검증 관련 법령 제정 시 기록물관리 관련 필요 조항 및 내용

이러한 전제하에 인사검증 관련 법령 제정 시 관리에 관한 항목으로 

<표 3>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사검증 기록물의 범위, 

접근제한, 보호와 관련된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은 법률로 정하고, 

그 외에 관리 등의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관 시기 등은 인사검증기록물의 접근과 밀접한 관련

이 있으므로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맺음말

이 연구는 인사검증이 국민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한 행정부

가 담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로, 그러한 책무의 과정과 

결과인 관련 기록물이 또한 국민에 대한 정부의 설명책임성의 관점에

서 철저하게 남겨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대통령실 민

정수석비서관실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인사검증 주체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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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되는 것이 인사검증기록물의 관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러

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안은 무엇

인지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법무부 장관의 국회 발언 

등을 통해 인사검증 시 어떤 기록물이 생산되는지 추정해 보았다. 대통

령실에서 인사정보관리단으로 검증을 의뢰하는 단계부터 인사정보관

리단에서 1차 검증을 거쳐 대통령실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어떤 기록물이 생산되는지, 그 기록물은 어떤 성격을 갖는

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그동안 대통령기록물로 일관되게 관리되던 기록물이 공

공기록물과 대통령기록물로 양분되어 관리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어 제20대 대통령 이전 인사검증 업무 담당자들의 발언 등을 토대로 그

간 인사검증 기록물이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 추적해 보았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관리 현황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인사검증 관련 기록물이 대통령지

정기록물로 지정되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다고 추정하였다.

이러한 현황을 기반으로 향후 예상되는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은 공공기록물로서 ‘법무부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체계에 따라 관리되는데, 이는 

대통령 임기와는 맞지 않아 후임 정부에서 전임 정부의 인사검증 관련 

기록물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둘째, 인사검증기록

물의 관리 주체가 법무부이므로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접근을 막을 

제도적인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셋째, 국회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이 경우 국회에서 

검증 내용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검증의 목록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넷째, 앞선 문제의식과는 다른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의 인사검증기록물이 조기에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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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특히 여기서는 법무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결과를 분석

하여, 인사검증 관련 기록물이 아직 현행 공공기록관리체계 내에서 철

저히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네 가지 실무적 제언을 했

다. 첫째, 인사검증기록물을 동종대량 기록물의 일종으로 판단하여 법

무부 기록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둘째, 대통령 임기에 맞춰

서 국가기록원으로 조기 이관하는 방안, 셋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하는 방안, 넷째, 대통령실로 1차 검증 결과를 보고할 시 원본 검증기

록물까지 함께 송부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적 제안은 그 한계점이 명확한바, 근본적인 차원

에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05년 정부 제출 이후 2011년과 

2013년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2022년에도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에 계류되어 있다. 그중 2005년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인사검증 자료의 

보호 및 열람 등이 규정되어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토대로 인사검

증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해당 법률 내에 인사검증기록물의 범위, 보

존기간, 보호, 관리, 열람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글은 제20대 대통령 이후, 생산 주체 등이 크게 변화된 인사검증

기록물의 쟁점과 관리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대통

령자문기관 등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범주 및 관리 

방안 설정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기록물의 존

재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어 일부 언론과 국회 자료 등을 통해 대강의 

모습을 유추함으로써 그에 대한 해결책도 추상적으로 제시하였다는 한

계점을 갖는다. 앞으로 관련 규정 등이 공개되고, 관련 법률도 제정되

어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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